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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현황

1.1 개요

1.1.1 개인하수도의 정의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하수도법 제2조) 

1.1.2 설치기준

◦하수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개인하수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7.1-1> 개인하수도 설치기준

구 분 설치할 시설

설치 대상

(법 34조1항, 

영 24조2항, 4항)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 2㎥/일 초과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또는 4대강법의 수변구역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오수발생량이 

1㎥/일을 초과하는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 건축물 정화조

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정화조

설치 제외대상

(법 34조1항 각호)

1.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과거 3년간 통계자료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2014년말 기준 정화조 6,061개소, 

  오수처리시설 4,143개소로 조사됨

 ⇨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폐쇄신고 관리는 다소 미흡하여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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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과거 3년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구  분
통계자료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9,240 8,368 10,204

정화조 5,273 5,831 6,061

오수처리시설 3,967 2,537 4,143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년)

1.3 정화조 설치현황

1.3.1 시설용량별 설치현황

◦2014년 현재 정화조는 총 6,076개소가 설치되었고, 처리구역 내에는 913개소(15%), 처리구역 외에는 

5,163개소(85%)로 대부분이 처리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시설용량별로는 10㎥/일 이하가 3,282개소(54%)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표 7.1-3> 시설용량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0이하 11∼20 2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2012년

소계 5,273 2,564 525 682 519 581 387 15

하수처리구역내 808 235 118 147 127 114 64 3

하수처리구역외 4,465 2,329 407 535 392 467 323 12

2013년

소계 5,831 3,037 530 705 547 602 392 18

하수처리구역내 911 297 122 179 126 109 67 11

하수처리구역외 4,920 2,740 408 526 421 493 325 7

2014년

소계 6,076 3,282 542 694 546 835 151 26

하수처리구역내 913 298 132 166 130 144 26 17

하수처리구역외 5,163 2,984 410 528 416 691 125 9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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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처리공법별 설치현황

◦2014년 현재 처리공법별로는 부패탱크가 3,084개소(51%)로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접촉

폭기, 임호프 탱크 순으로 나타남

<표 7.1-4> 처리공법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부패

탱크

임호프

탱크

살수형

부패탱크

살수

여상

폭기

방법

접촉

폭기
기타

2012년

소계 5,273 3,691 348 - 49 - 1,185 -

하수처리구역내 808 559 84 - 6 - 159 -

하수처리구역외 4,465 3,132 264 - 43 - 1,026 -

2013년

소계 5,831 2,839 341 - 18 - 1,260 1,373

하수처리구역내 911 301 85 - 6 - 243 276

하수처리구역외 4,920 2,538 256 - 12 - 1,017 1,097

2014년

소계 6,076 3,084 341 - 18 - 1,270 1,363

하수처리구역내 913 301 85 - 5 - 244 278

하수처리구역외 5,163 2,783 256 - 13 - 1,026 1,085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년)

시설용량별 처리공법별

<그림 7.1-1> 정화조 설치현황(2012~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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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2014년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총 4,143개소가 설치되었고, 처리구역 내에는 151개소(3.6%), 처리구역 외

에는 3,992개소(96.4%)로 대부분이 처리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시설용량별로는 3~10㎥/일이 1,875개소(45%)로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2㎥/일 이하, 

11~20㎥/일순으로 시설용량이 커질수록 점차 적은 개소수를 보임

<표 7.1-5> 시설용량별 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2이하 3∼10 11∼20 21∼50 51∼100 101∼500 501이상

2012년

소계 3,967 1,321 1,597 472 392 104 77 4

하수처리구역내 371 50 80 66 99 48 28 -

하수처리구역외 3,596 1,271 1,517 406 293 56 49 4

2013년

소계 2,537 30 1,659 441 302 52 49 4

하수처리구역내 252 25 77 53 97 - - -

하수처리구역외 2,285 5 1,582 388 205 52 49 4

2014년

소계 4,143 1,265 1,875 490 366 73 69 5

하수처리구역내 151 16 37 26 45 17 10 -

하수처리구역외 3,992 1,249 1,838 464 321 56 59 5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년)

시설용량별 현황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그림 7.1-2>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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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2.1 방류수 수질현황

2.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가. 방류수질 검사

◦다음 사항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 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

◦음성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파악은 가능하나 관리기준에 의거한 실태관리가 미비함

1) 20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2천명/일 이상인 정화조：6개월마다 1회 이상

2) 50~200㎥/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천명/일~2천명/일 미만인 정화조：연 1회 이상

나. 내부청소

<표 7.2-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현황

구분
오수처리시설(개소) 정화조(개소)

시설수 청소대상 청소시설 청소율 시설수 청소대상 청소시설 청소율

2015년 4,143 4,143 2,854 69.0% 6,076 6,076 6,076 100.0%

자료) 하수도통계(2015년)-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및 청소실적

1) 정화조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단,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 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2)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실시 

후 발생된 찌꺼기는 탈수처리 또는 위탁처리(분뇨수집･운반업자) 할 것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다.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1)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2.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표 7.2-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  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

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부유물질(㎎/L) 1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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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

처리

시설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 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
유물질은 10mg/L 이하.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 화학
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

2.2 지도점검 현황

◦음성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은 가능하나 

지도점검 등의 실태관리가 미비함

◦따라서, 향후 대상시설의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3.1 개인하수처리시설 존치현황

◦현재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0,204개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 이후는 처리구역 내 분류식 완료로 

1,064개가 감소하여 9,140개가 존치할 것으로 계획

 ⇨ 하천의 수질 관리를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음성군은 수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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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단계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존치현황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합  계 10,204 9,140 9,140 9,140 9,140

정화조 6,061 5,148 5,148 5,148 5,148

오수처리시설 4,143 3,992 3,992 3,992 3,992

자료) 하수도통계(2015년)

3.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양식(안)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등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영관리, DB구축 등이 어려운 실정

으로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안)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야 함

<그림 7.3-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양식(안)

3.3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재, 음성군의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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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인하수도 개선 및 관리방안

3.4.1 개인하수도 정책 동향

가. 정책 및 법제분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 관리체계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치, 정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 정화조의 단계적 오수처리시설 전환 추진

 ⇨ 하수처리구역 밖 지역 수질관리가 시급한 지역 정화조 신규 설치 금지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 지원 확대

 ⇨ 설치사업비 대상 범위 확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 전환(공공관리제 도입)

 ⇨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관리

 ⇨ 시범사업 2개소 추진(ˋ11년 횡성, 단양) → ˋ13년 전국확대 추진 

 ⇨ 개인들의 개별적인 관리에서 지자체 관리로 전환

나. 제조 및 시공설치 분야

◦개인하수도 설계･시공을 위한 시설기준 마련(2012년)

 ⇨ 계획부터 시공까지 처리공정별로 구체적인 설계기준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준 마련(2012년)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성능검사 표준기준 마련, 검사기관 확대

◦ 준공검사 신청 시 시공관련 사진첨부 의무화 규정 신설

◦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 준공검사 부적합시 설계･시공업자에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상하수도협회 등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 신설

◦ 개인하수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관리업자, 기술관리인 등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

◦ 주기적으로 개인하수도 정보교류의 장 마련(매년 1회 실시중)

 ⇨ 개인하수도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연찬회 개최

◦ 개인하수도 기술지원단 마련

 ⇨ 관계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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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문제점

가. 정책 및 법제상의 문제점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하수관로 확충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 및 예산 지원이 공공하수도에 집중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는 오수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정화조만 설치

◦설계･시공 및 준공 검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은 소유주이며, 소유주 일괄 책임으로 설계 및 시공

되어 불량 사례가 많음

나. 관리체계의 문제점

◦규제완화차원에서 전문관리인의 상시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 가능성 커짐

 ⇨ 관리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 환경의식 결여 등의 문제점 발생 우려로 안정적인 처리 기대 불가

다.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FRP시설은 시공과 동시에 지하에 묻히게 되므로 준공검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한 불량 시공하는 사례가 많음

◦설계치에 비하여 낮은 유량과 농도로 인해 준공검사에는 통과하나 향후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안정

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없음

◦준공검사 후 시설의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관리 시설

은 정확한 소재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업종에 따라 발생농도가 다양하며 발생유량 변동 폭이 큰 특징이 있으며,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건물 소유자가 자가 관리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

 ⇨ 유량 변동에 따른 설치기준 없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가불량제품 사용으로 안정적인 처리 기대 불가

 ⇨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환경부 표본조사 결과 

50%이상이 저가의 불량 FRP재질 사용

라.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

◦하수처리구역 외의 하수발생량은 전체 하수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나 배출부하량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비가 노후화되고 내부청소 및 관리가 불량한 

상황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의 체류시간이 과다하여 부패가스의 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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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

◦하수처리구역 밖의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위탁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형태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전문 위탁

관리 의무를 제외한 상황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시설이 상당수가 존재하여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방류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하수처리구역 밖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신규시설은 법 시행 후 기존시설은 2012년 

부터 질소, 인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 시공업체 및 위탁관리 업체 기술수준이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고도처리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기

에는 역부족인 상황

3.4.3 개인하수도 관리방안

가. 정화조 사용의 단계적 금지 및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2007년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발생량 2㎥/일 미만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

 ⇨ 전문적인 유지관리 곤란, 전력소비 증대, 더 넓은 부지 필요, 설치비용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 고려

◦당분간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단독정화조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의무화

 ⇨ 정화조 설치 대상이지만 수계영향이 큰 지역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과 전문기술을 지원

 ⇨ 수질관리를 위해 배출부하량을 시급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정화조를 오수처리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 조례 제정으로 오수처리시설 의무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일본 사례)

나. 개인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에서도 개인하수

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의 범위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포함 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오수배출량 10㎥/일 미만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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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

◦환경공영제와 같은 개별지원방식보다는 사용료제도 도입 후 이에 대해 보조

 ⇨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는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음성군에서 하수도 요금과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일본 사례)

3)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 제도 적용

◦개인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문기관 관리제도 도입 검토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음성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일본 사례)

 ⇨ 국가와 음성군, 개인이 설치비용을 분담하고 유지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을 납부하는 

대신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음성군이 직접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방식

 ⇨ 공공하수도와 동일하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신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공공하수도와의 형평성 제고 가능

다. 개인하수도 전문관리제도 도입

◦인접 지자체와의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전문 관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몇 가지 모델을 정하여 적절한 형태의 관리기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청(또는 한국환경공단)산하의 개인하수도관리 지원단

 ⇨ 충청북도 산하의 개인하수도관리 지원단

 ⇨ 음성군이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전문 관리기구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담당 공무원의 경우 지도점검 등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현황, 제도 및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종사자나 관리자, 기술관리인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와 

자격 및 인증제도 등 도입 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